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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ARTICLE

토지등소유자 시행 도심재개발의 공공성 확보 기제

고준혁*

국문초록
도심재개발 사업은 주택재개발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니며, 사업시행자 측면과 기능 측면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수용권을 행사
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공공필요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조합 설립 과정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시행을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는 사업의 소규모 특성과 감독 체계, 손실보상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개발회사 주도의 현대적 사업 형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사업시행자의 형태는 공공성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성이 높아 위헌에 해당할 여지가 적지만, 소수 대토지소유자나 외부 개발회
사가 사업을 주도할 경우에는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한 공공성 약화 우려가 크다. 도시정비법은 이러한 문제
를 동의율 요건으로 보완한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사업시행자의 형태와 무관하게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수용권 부여의 기반이 되는 공공성을 확보한다. 나
아가 사업시행인가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의제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기능적 측면에서 도심재개발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제거하여 쇠락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
하는 정비사업으로서의 본질을 지닌다. 이 때문에 단순히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민간 건축사
업과는 구별되는 공익성을 내포하며, 도심지의 상업·업무 기능 집적 특성상 이러한 용도의 건축이 오히려 
공공성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사업의 전제가 되는 정비구역 지정은 사업의 공공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구역 내 군소필지 소유
자에 대해서는 잠재적 수용 효과를 발생시켜 재산권을 제약한다. 개발회사 주도 사업 구조하에서 이들은 
사업 참여 기회가 사실상 배제된 채 토지 매도 압박과 마주하게 되지만,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나 무효
등확인소송에서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을 다툴 실효성 있는 법적 수단은 부족하
다.

결론적으로 도심재개발 사업은 동의율 요건과 정비사업으로서의 본질을 통해 수용권 행사의 헌법적 정당
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회사 주도 형태의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군소필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 미
흡 문제는 사업의 공공성을 희석시키므로, 이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여를 강화하는 등 제
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주제어: 도심재개발, 토지등소유자, 수용권, 공공성, 동의율, 정비구역,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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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도심재개발1)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도심재개발은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특징을 보인다. 당초 도심재개발은 재개발 사업의 원형으로 도입되었지
만, 오늘날 시장에서 주택재개발이 재개발 사업의 주류적 위치를 점함에 따라 도심재개발은 오히려 특수한 형태의 재개발로 인식되기
도 한다.

재개발 사업의 단계를 크게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단계로 나누어 볼 때, 도심재개발 사업은 각 단계마다 주택재개
발과는 다른 특이성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특이성은 도심재개발 사업에 잠재적 위헌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
으킨다. 특히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에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한 토지등소유자가 수용권을 직접 행사하는 단계에 이
르면 사업의 근원적 위헌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강해진다.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도심재개발2)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위 사안에서는 ‘조합설립 없이’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직접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된 
쟁점이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형태의 사업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3)

그러나 도심재개발 사업의 위헌성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비단 위 사업에 조합설립 절차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
닌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결정적 이유는 위 사업이 지닌 여러 법적, 사실적 특수성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사업의 양상이 소규모 토지등소유자 주도에서 거대 자본을 
동원한 외부 개발회사 주도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법적 통제 장치가 실효성을 갖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헌법재판
소는 당시 토지등소유자 시행 방식이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특성과 관할청의 감독⋅통제, 손실보상 등 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
다는 점을 근거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오늘날 개발회사가 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형태는 이러한 전제와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
다.

이에 이 글은 토지등소유자 시행 도심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기제인 ‘동의율 제도’와 ‘정비구역 지정’의 법적 
성격과 현실적 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개발회사 주도 사업에서 공공성이 확보되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현행
법의 해석 및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재평
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수용의 헌법적 정당성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해 위헌 논쟁이 제기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위 사업이 지닌 여러 법적, 사실적 특수성 때
문이다. 그중에서도 도심재개발 사업이 지닌 ‘사업시행자 측면의 특수성’과 ‘사업기능 측면의 특수성’이 맞물려 작용하여 위 사업의 위
헌성에 대한 의구심을 격화시킨다.

예컨대 사업시행자 측면에서 근래 진행되는 도심재개발 사업은 특정 개발회사가 정비구역 또는 지구 내 대부분의 토지 지분을 흡수
하여 사업시행자가 되는 형태가 많다. 이때 위 개발회사가 곧바로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마치 특정 개발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
업에 반대하는 군소필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게다가 사업기능 측면에서도 사업의 결과 탄생하는 신축건물
이 대개 업무시설 내지 판매시설로서 위 시설이 과연 수용을 통해 개인의 소유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지어져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담보

1) 도심재개발은 1971년 도시계획법에 재개발 사업의 형태로 도입된 이래 여러 법률을 거치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 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
재개발과 도심재개발을 구분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이라는 동일한 명칭하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지자체 도시정비조례는 대개 재개발사업
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도심재개발 사업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
는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정비하는 일련의 사업을 포괄하여 ‘도심재개발’이라는 강학상 용어를 사용한다.

2) 해당 사안에서는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었다.
3)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128·148(병합) 결정. 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없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도 ① 

위와 같은 사업 형태는 소수의 대토지소유자와 몇몇 소필지 소유자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사업상 특수성을 고려한 것
이라는 점, ② 조합설립 절차를 제외하고는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소필지 소유자의 사업절차 참여권이 인정되고 관할청의 감독·
통제가 이루어지는 점, ③ 범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서 빠른 시간 내 개발 필요성이 요구되는 공익적 필요가 있고 사업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 토
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등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도심재개발 사업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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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심재개발 사업상 수용권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사업이 지닌 사업시
행자와 사업기능상 특수성이 모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 도심재개발 사업의 수용 절차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천명하면서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을 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여기서 재산권 수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건은 공공필
요이다.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헌법상 허용되는 수용과 그 보상에 관한 일반
적인 내용을 규율하여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능한다.5) 토지보상법은 일정한 범위의 사업들을 헌법상 공공필요를 충족하
여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정해두고(토지보상법 제4조), 사안별로 특정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만약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토지보상법 체계에서 특정 사업이 공공필요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용권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행정처분은 ‘사업인정’이다.6) 
사업인정은 공법적 차원에서 해당 사업이 토지를 수용할 만한 공익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
성적 행정행위이다. 그러나 모든 공익사업이 개별적으로 사업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개별법에서는 특정 인허가가 있으면 토
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업인정 의제 조항을 두고 있고, 도심재개발 사업 역시 이러한 의제 조항의 적용을 받는
다.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고(도시정비법 제63조), 도심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
로(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도심재개발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시점 이후로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도심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단순한 사업 계획의 승인을 넘어 해당 사업의 공공성을 행정청이 확인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라는 강
력한 공권력을 부여하는 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도심재개발 사업의 위헌성 여부는 결국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사업의 주체와 기능 양 측면에서 해당 사업이 헌법상 요구되
는 ‘공공필요’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사업의 진행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되는 경우 공공필요를 충족하
였는지 여부는 크게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와, 당해 사업이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이하
에서는 도심재개발 사업이 각 측면에서 공공필요를 갖춘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2. 사업시행자의 공공성 확보 기제

(1) 사업시행자의 다양성과 공공성

사업시행자의 형태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규정하고 공공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사업시행자의 성격과 목적은 구
체적인 사업의 진행 내용과 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시행자가 누구인가는 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과도 불가분적
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즉, 사업시행자가 누구인가는 궁극적인 사업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우선, 도심재
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다. 둘
째는 소수의 대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도권을 쥐고 사업에 반대하는 군소필지 소유자들의 토지를 수용하여 사업을 진행하
는 형태이다. 셋째는 정비구역 외부의 개발회사가 정비구역 내 토지 지분 등을 매집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하고 사업이 반대하는 자
들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행사하는 형태이다.7)

4) 헌법상 공공필요는 단순히 공익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을 정당화하는 더욱 강화된 공익을 
의미한다. 공공필요의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사업의 공익성 외에도, 수용을 통해 침해되는 사유재산권의 보호 필요성, 양 법익 간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연태, “공용수용의 요건으로서의 ‘공공필요’”, 『고려법학』 제48호(2007. 1.), 88-89면 참조.

5) 김동희, 『행정법II』(제26판), 박영사, 2021, 388면. 
6)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7판), 북포레, 2023, 353면.
7) 최근 입법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민간 주도 개발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 법은 기존의 공공주도 사업을 민

간 부문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사업시행자로 토지등소유자 외에 신탁업자, 리츠(REITs) 등 전문 개발 주체를 전면에 내세우고 조
합설립 절차를 배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구역 외부의 개발회사가 주도하는 사업 형태가 재개발 사업에서의 특수한 사례를 넘어 별도의 
법률로 제도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다만 복합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 또는 리츠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용권과 매도청
구권의 실질적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용권이 아닌 매도청구권이 부여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신은, “도심복합개발법
의 주요 내용과 개정 방향”, 『건설법연구』 제12호(2024. 9.), 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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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사업은 이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업 형태와 목적은 높은 공공성을 지니므로, 사업의 위헌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반
면, 소수의 대토지소유자나 개발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사업은 대토지소유자들과 개발회사의 개발이익 확보라는 사적 목적
을 우선하게 되므로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8) 물론 사업시행자가 누구인가가 사업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
지만, 사업시행자의 형태는 사업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누구인가는 위헌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도심재개발 사업이 도시계획법상 재개발의 형태로 처음 규정될 때부터 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조례상 도시정비형 재
개발사업으로 발전해 올 때까지 우리 법이 도심재개발의 사업시행자 형태를 어디까지 예상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도시계획법은 1971년 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을 구분하지 않고 도심계획사업의 일종으로서 ‘재개발 사업’을 도입하였다. 이때 도
시계획법이 예정한 원칙적인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었고,9) 예외적으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그들로 구성된 조합이나 
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도 있었다.10) 당시 재개발 사업이 예정하는 것은 불량정착촌의 정비로,11) 강력한 전면철거 및 재개발 형태
의 사업 실시를 위해 행정청을 원칙적인 사업시행자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법이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직접 사업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만하다. 다만 당시 도심재개발이 불량정착촌의 
정비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던 것을 고려하면,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직접 시행은 전면 철거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 등 원주민들이 사
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준 것에 가깝고, 오늘날처럼 토지 지분을 매집한 소수의 대토지소유자나 개발회사에 의한 시행을 염두
에 둔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1977년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청이 일차적 사업시행자이고, 예외적으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에 의한 시행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뒤바뀌게 된다. 도시재개발법이 토지등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원칙적 사업시행자가 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
다.12) 이때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직접 시행은 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을 구분하지 않고 가능하였고, 이처럼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직
접 시행은 2003년 도시정비법의 제정으로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2003년 구법시대를 종결시키고 등장한 도시정비법은 기존 도시재개발법상 도심재개발 사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시켰다. 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이 쇠락한 도심 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기존 도심재개발 사업이 수행하던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사업시행자 측면에서 제정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에 대해서는 조합
을 원칙적인 사업시행자로 채택했으나13)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14) 기
존 도시재개발법상 도심재개발과 큰 틀에서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였다.

2018년 도시정비법은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폐지하고, 도심재개발과 주택재개발을 합하여 하나의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시켰다. 이에 도심재개발과 주택재개발은 법률 단위에서는 더 이상 명시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15) 다만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직접 시행을 허용하고 있는데(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일반적인 주택재개발구역의 규모를 고려하면 이는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직접 시행 방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도심재개발 사업을 규율하는 법 제도에 대한 일련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법이 도심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에 의
한 직접 시행을 허용한 이유는, 도심재개발 사업이 대개 소규모 구역에서 진행되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많지 않고 조합을 결

8) 이처럼 이윤 추구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공공성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민간기업은 결국 이윤 추구의 목적이 강하므로 이와 같은 민간기업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지역발전이나 고용증대 등 공익사업의 본래 
목적이 부수적인 효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삼, “공익사업에 있어서 사인의 수용권에 관한 연구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1호(2009. 2.), 270면.

9)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10)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
11) 처음 도입된 재개발 사업의 목적이 사대문 내 불량정착촌 정비였던 만큼, 당시 입법자들이 생각한 재개발 사업의 원형은 오늘날 도심재개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12) 구 도시재개발법(1976. 12. 31. 법률 제2968호로 제정된 것) 제9조.
13) 구 도시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14) 구 도시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2항.
15) 다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차원에서 재개발사업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

다. 여기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
개발사업으로, 이는 2018년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의와 일치한다. 즉 법률 차원에서는 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의 
명시적인 구분이 사라졌으나, 각 지자체 정비조례 차원에서는 양자의 구분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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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하거나 번거로운 경우가 많음을 고려한 것이다.16) 도시정비법이 2018년 전부개정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직접 시행을 허용한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리 법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수의 대토지소유
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그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법이 도심재개발 사업에 추진위원
회 설립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 등의 공법적 규제를 강제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등소유자 수가 소규모인 사업장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
이 오히려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합설립의 필
요성은 커지므로, 우리 법이 조합설립상 번거로움을 고려한 전형적인 경우도 대체로 5인 이하의 대토지소유자와 몇몇 소필지소유자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도심재개발 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비구역 외부의 제3자인 개발회사가 정비구역 내 토지를 취득해 사업시행자가 되는 형태는 도시정비법이 기존에 예정하고 있
던 형태의 도심재개발은 아니며, 도심재개발 사업상 수용권 행사의 위헌성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이처럼 사업시행자에 따른 차이를 섬
세히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개발회사가 주도하는 도심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성 약화가 우려되는 지점은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드러난다. 그리고 그 핵
심에는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활동과 그로 인한 사업 구조의 변질이 자리 잡고 있다. 개발회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공법적 지위
를 획득하기 이전부터 인가 전 사업시행자로서 사실상의 사업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17) 이들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 이른바 ‘지주작업’을 진행한다.18) 이 과정은 단순히 사업 동의를 얻기 위한 설득 작업을 넘어서, 동의의 주체가 되는 
기존 토지등소유자를 대체시켜 사업의 소유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으로 볼 여지가 많다.19) 이처럼 외부의 개발회사가 사업시행인가 이
전부터 사실상의 사업 주체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 동의율에 의한 공공성의 보완

토지등소유자가 도심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
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도시정비법 제50조 제6항).20) 이처럼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수준의 동
의율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도시정비법이 동의율에 의해 공공성의 보완이 이루어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의율에 의해 
공공성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민간시행자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행정주체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일정한 경우 
사인에 의한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다만 사인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
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권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국토계획법이 사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별도의 동의율을 요구하는 이유는 행정주체가 시행하는 통상의 도시계획시
설사업에 비해 공공성이 약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21)

도심재개발 사업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마찬가지로 그 뿌리를 도시계획사업에 두고 있다. 1971년 재개발 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처음 규정될 당시 재개발 사업에 관한 조문들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관한 장 아래에 규정되었고,22) 당시 도시계획법은 명시적으로 

16) 실제로도 소필지소유자가 수백 명 이상 존재하는 주택재개발 사업과 달리 도심재개발은 대체로 5인 이하의 대토지소유자와 몇몇의 소필지소유
자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처럼 사업 참여자 측면에서 비교적 소규모인 도심재개발 사업은 이해관계인이 많지 않고, 정비구역은 
넓은 면적에 걸쳐 있더라도 그 구역이 다시 여러 개의 지구로 분할되어 진행된다는 점에서 굳이 조합을 결성할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김종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시행자와 사업절차의 특수성”, 『법학논문집』 제31집 제1호(2007. 1.), 6면 참조.

17) 이른바 인가 전 사업시행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규황,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實在”, 『건설법연구』 제13호(2025. 3.), 4
5-58면 참조. 해당 논문에서는 현대 도심재개발 사업에 요구되는 막대한 자본과 전문 역량을 고려할 때 기존 토지등소유자나 행정청의 힘만으
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잘 지적되고 있다. 제3자인 개발회사는 사업 좌초의 위험을 감수하며 초기 비용을 투입하여 사업을 구체화시키
는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발회사에 의한 사업 주도 그 자체가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규율하고 공법적으로 통제
할 제도적 정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18) 실무상으로는 외부 전문업체(1차 회사)가 지주작업을 통해 동의율을 확보한 뒤, 실제 사업을 시행할 개발사업자(2차 회사)에게 사업권을 양도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수안, “도심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개념”, 『행정법연구』 제74호(2024. 8.), 176면 참조.

19) 한편으로 사업시행자가 이처럼 매집한 토지는 사실상 사업시행자의 기본재산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심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권한의 실질적 근거가 되는 대토지소유자의 토지지분은 단순한 개인적인 지분이라기보다는 사업시행자의 기본재산으로서의 성
격을 동시에 띠기 때문이다. 김종보, 위의 논문, 25-26면 참조.

20) 조합이 실시하는 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시에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
는 반면(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의 경우 별도의 조합설립 절차가 없으므로 사업시행인가 시에 일정 수
준의 동의율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1)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수용권”, 『행정법연구』 제30호(2011. 8.), 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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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을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었다.23)

비록 도심재개발이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정비법을 거치며 여러 명칭과 내용의 변화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업시행인
가를 위해 동의율이 요구되어 온 것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동의율에 의해 어느 정도는 사업 주체 측면에 대한 공공성의 보완이 이루어
져 온 것이다. 또한 동의율에 의한 공공성의 보완은 사업시행자의 형태를 막론하고 작동한다. 즉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전원이거
나 소수의 대토지소유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개발회사가 단독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도 동의율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에 따
른 공공성의 보완 기제 또한 동일하게 작동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서 요구하는 동의율은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비록 도시정비법이 개발회사에 의한 사업 시행까지 예정하고 있던 것은 아니라도, 
동의율에 의한 공공성의 보완을 통해 사업주체 측면의 공공성은 일정 부분 확보된 셈이다.

다만 개발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도 동일한 동의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소지도 있다. 개발회사
는 자본력을 동원해 토지를 직접 매수함으로써 동의의 주체인 ‘토지등소유자’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회사에 의한 사업구역 
내 토지의 매집이 진행될수록 개발회사는 스스로가 다수의 토지등소유자이자 과반의 토지면적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동의율의 충족은 더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 개발회사가 자신의 사업 계획에 스스로 동의하는 형
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위험도 존재한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회사의 매집은 강제적인 수용이 아닌 사적 자치에 따른 계약 행위이
자 토지등소유자의 처분권 행사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25) 여러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의율 제도는 여전히 사업 추진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중요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동의율 제도는 현실에서 그 기
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되, 그 제도가 갖는 핵심적인 공공성의 담보 기능 그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동의율에 의해 공공성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동의율 요건을 자치규약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26)에서도 잘 드러난다. 종래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들이 정하
는 자치규약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는데,27)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
행인가를 받으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는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발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되는데, 
이처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동의율 요건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으로 국
민의 대표인 국회가 직접 규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8)

이는 동의율 요건이 단순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수용권 행사가 가능한 행정주체의 탄생을 
뒷받침하는 공공성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치규약 등 불안정한 수단이 아닌 법률적 차원에서의 규율이 요구됨을 선언한 것
이다.

22)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1조 내지 제53조.
23)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5호.
24) 개발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사업의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재보다 더 높게 설정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는 주의가 필요하
다.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수가 적은 도심재개발 사업에서는 동의율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필요한 동의율을 갖추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
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동의율을 수정하거나 강화하는 결정은 도심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상 존재하는 다양한 요인과 
현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25) 개발회사의 매집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하나는 개발회사의 토지 취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군소필지 소유자가 자
신의 토지 매도에 관하여 사실상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개발회사가 사업시행인가의 동의율에 필적할 정도로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추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수용권을 취득하고 이를 토대로 군소필지 소유자를 사업에서 축출할 수 있게 된다. 수용권을 실제로 행사하기 전에 
협의매수 절차를 거치긴 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수용권을 발동하게 되면 결국 시가 이하의 보상금을 받게 되므로 군소필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
의 매수요청에 응해야 할 사실상의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관해서는 이규황,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實在”, 
『건설법연구』 제13호(2025. 3.), 49면 참조. 한편 민간기업에 수용권을 부여하기에 앞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협의취득하도록 규정하
는 것이 오히려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을 수 있다. 토지취득 요건이 부과되면 그 비율을 충족하기 위한 협의매수 과정에서 토
지 가격이 상승하고, 나머지 토지의 수용보상금 또한 상승하게 되므로 피수용자의 피해를 줄여 공익성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상금
의 상승에 따라 피해가 완화되는 것은 수용의 합헌성 판단 기준인 공공필요나 정당한 보상의 판단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나, 해외의 경우 사인을 
위한 수용에 있어서는 통상의 수용과는 달리 보상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은 공공성 판단에 있어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최계영, “民間企業에 의한 收用”, 『행정판례연구』 제16권 제1호(2011. 1.), 258-263면 참조.

26)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128·148(병합) 결정.
27) 구 도시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본문.
28) 이후 도시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을 규정

하였다.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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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질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의제된다. 도심재개발 사업에서 사
업시행인가는 토지등소유자라는 사인에게 사업시행자로서 수용권을 비롯한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
는 설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29) 이처럼 사업시행인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므로,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엄격하고 실질적인 행정적 
통제가 요구된다.

본래 특정한 사업이 토지보상법상 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공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사업인정’이다. 토지보
상법은 일정 수준의 공공성은 갖춘 것으로 볼 만한 일련의 사업군을 공익사업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특정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용권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수용권 부여를 위해선 당해 특정 사업에 대해 사업인정이 요구된다. 그
리고 이러한 사업인정은 행정청의 심사를 거쳐 발급된다(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도심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인가에 의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이므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역할을 사업시행인가가 대체
한다. 즉 행정청이 특정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발한다는 것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당해 사
업이 수용권 부여에 필요한 공공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된다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행정청이 사업시행인가 과
정에서 동의율의 충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행정청이 별도로 도심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동의율의 충족에 의해 공공성이 확보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일정 부분 당해 사업의 공공
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다른 통제 장치의 하나로, 토지보상법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이 의
제되는 사업계획인가를 하려는 경우 인가권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의 과정에서 중
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이행 여부 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제3항).30) 이와 같은 협의 절차는 인가권자인 행정청이 지역 개발 실적이나 세수 증대와 같은 목적에 
치우쳐 사업의 공공성을 소홀히 심사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견제하고, 수용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협의 의견이 인가권자를 법적으로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 절차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진행한 사업시행인
가는 추후 행정소송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다.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의무는 인
가권자에게 상당한 정치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 유무를 떠나 동의율 제도와 더불어 사업 주체 측면의 공
공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한다.

3. 도심재개발의 정비사업으로서의 본질

도심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수용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도심재개발 사업의 기능상 특수성이 위헌성 논란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도시계획시설사업과의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더욱 명확해진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국토계획법은 기반시설의 규범적 의미를 명확히 규
정하는 대신,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일련의 시설들을 나열하는 형태로 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있다.31) 다만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이란 도
시민의 기본적 생활 수요에 부응하고 도시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필수 시설로서, 그 설치에는 강력한 공공성이 담보된다. 
반면 도심재개발의 경우 위 사업이 전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신축건물은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이다. 기반시설 가운데에서도 시설
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당해 시설이 갖는 공공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32) 기반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무시설이나 

29) 또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재개발 사업에서는 별도의 조합설립인가 단계가 없으므로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는 효
과에 더불어 당해 토지등소유자 단체를 사업시행자로 확정하는 복합적인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김종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시행자와 
사업절차의 특수성”, 『법학논문집』 제31집 제1호(2007. 1.), 17면 참조.

30) 과거에는 이와 같은 외부적 통제 장치가 미비하여 인가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견제가 어려웠으나, 2018년 토지보상법 개정을 통해 사업인
정이 의제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가 의무화되었다.

31) 국토계획법(2022. 12. 27. 법률 제191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6호, 국토계획법 시행령(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7호로 개정된 것) 제2
조 제1항. 교통시설(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공간시설(광장, 공원 등), 유통⋅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 등 공급설비 등), 공공⋅문
화체육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방재시설(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등),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
초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 등이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2) 기반시설 사이에서도 공공성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과 건축허가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단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7판), 북포레, 2023, 3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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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은 당해 시설이 지닌 공공성의 정도가 더욱 약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심재개발 사업의 기능상 공공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심재개발이 도시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서 갖는 본질적 특성과 

이 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령,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사업의 공공성은 새로이 
설치되는 시설물 자체의 공익적 성격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짙다. 즉 도로, 공원, 공공청사와 같이 그 용도가 명백히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대상지가 갖는 의미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입지로서 적합
한가에 대한 판단 정도이고, 대상지 자체가 사업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반면 도심재개발은 본질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은 도시 내 특정 구역이 도시 전체의 계획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쇠락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즉, 정비구역 내에 존재하는 노후⋅불
량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해당 지역에 요구되는 새로운 건축물을 조성하여 지역 전체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핵심 과업
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공공성은 ‘무엇을 새로 짓는가’의 문제와 더불어 ‘어떤 부정적 상태를 해소하는가’라는 문제와도 불가분적으
로 연결된다. 기존의 낡고 위험한 건축물들이 철거되고, 그로 인해 쇠퇴하였던 도시기능이 회복되면 그 과정 자체가 수용권 행사의 전
제가 되는 강력한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또한 도심재개발의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도심재개발 사업의 목적은 결국 도심(都心)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고도화하는 데 있다. 도심지는 본래 중
심 상업 및 핵심 업무 기능의 집적지이므로, 이러한 도심의 정체성과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거시설보다는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사업 목적에 충실한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도심재개발 사업이 정비사업의 일종으로서 수용권 부여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은 민간사업자에 의한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정비
사업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 간 수용권 부여 여부의 차이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두 사업 모두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공동주택을 공급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 법적 성격과 공공성의 기반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다. 일반적인 민간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에서는 별도
의 개발사업 등이 개입하지 않는 한 택지 확보 과정에서 수용권이 부여되지는 않는다.33) 반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의 주체
가 조합이라 할지라도 정비구역 내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어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
된다(도시정비법 제63조, 제65조).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택재개발사업이 단순히 새로운 주택을 짓는 행위를 
넘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시 기능의 회복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정비사업에 해
당하기 때문이다.34)35)

결론적으로, 도심재개발 사업은 도시정비사업의 일종으로서 쇠락한 도심지의 기능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적인 도시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사업의 결과 신축되는 건물이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의 형태를 띨지라도, 사업의 공공성은 최종 건
축물의 용도라는 단편적 기준이 아닌 사업이 수행하는 총체적 기능과 사회적 기여도를 바탕으로 종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
심재개발 사업의 기능적 공공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4. 소결

도심재개발 제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입법자는 주로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구역 내 소수의 대토지소
유자가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 정도를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의 도심재개발 현장에서는 이러한 예상과는 다른 양상이 빈
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비구역 외부의 전문 개발회사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
고, 이를 근거로 수용권을 행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도심재개발의 사업시행자 형태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

33)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경우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나(주택법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일반적
인 경우에 위 사업승인에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효과까지 의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 등 행정주체에 의해 국민주택이 건설되는 
경우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으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주택법 제24조 제2항, 제27조 제2항).

34)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6헌가3·96헌바70(병합) 결정에서도 재개발사업의 본질은 행정주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는 공공사업을 조합 등
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는 토지수용권 부여 등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5) 공용수용의 정당성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연태, “공용수용의 요건으로서의 ‘공공필요’”, 
『고려법학』 제48호(2007. 1.), 99-100면 참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전통적 공익사업은 공공필요의 인정이 비교적 용이하나 사인의 
기업활동과 같이 사경제적 요소가 강한 사업의 경우 그 사업 활동이 가져오는 고용 창출, 세수 증대 등 간접적이거나 부수적 공익만으로는 공공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정비사업’으로서 도심재개발과 단순 민간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이 차
이를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이다.



9999

토지등소유자 시행 도심재개발의 공공성 확보 기제 / 고준혁

건설법연구 / Construction & Urban Development Law Review

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동의 요건은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토지등소유자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는 핵심적인 절차로서, 외부 개발회사가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
을 수행한다. 나아가 행정청의 사업시행인가는 이러한 동의율 충족을 통해 사업시행자 측면에서 절차적 공공성이 확보되었음을 공적
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욱 근본적으로, 도심재개발은 사업의 기능적 측면에서 정비사업으로서의 본질을 지니고 있고, 이 점이 수용권 부여에 필요한 공공
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물론 도심재개발을 통해 신축되는 건물의 주된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이라는 점에서, 
도로나 공원과 같은 전통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비해 그 시설물 자체가 담보하는 공공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심
재개발의 공공성은 단순히 특정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사업의 핵심은 물리적⋅기능적으로 쇠락한 도심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심의 핵심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도심재개발 사업에서는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공익적 활동으로서, 이 사업의 공공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도심재개발의 정비사
업으로서의 본질을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III. 정비구역 지정에 내재된 토지소유권의 제한

도심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도심재개발 사업이 정비사업으로서의 본
질을 충족하기 위한 전제로서 정비구역의 지정이 적절한 기준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정비구역 지정
이 사실상 수용의 개시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것이 사업의 공공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1. 정비구역 지정의 법적 성격과 재산권 제한 효과

정비구역의 지정은 도심재개발 사업의 출발점이자 사업의 공공성을 구체화하는 첫 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심재개발이 쇠락한 
도심지의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정비사업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비사업으로서의 본질을 지닌 도심재개발이 일반적인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의 건축사업과 근본적인 차
이를 보이는 지점도 바로 어떤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의 타당성 문제는 앞서 논의한 수
용권 행사의 기반이 되는 공공성의 충족 문제와 직결되므로 이는 도심재개발 사업상 수용권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가 된다.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은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일련의 기준을 나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심재개발에 주로 사용되는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은 건축물의 과도한 밀집으
로 인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 저해 지역, 인구⋅산업의 과밀로 인한 도시기능의 회복 필요 지역 또는 역세권 개발 필요 지역 등이다.36)

더 구체적인 도심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 기준은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서울시는 용도지역상 상업
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가운데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 이상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가능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37) 이외에도 구체적인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노후도, 과소 필지의 밀집 정도, 토지 저밀 이용 건축물의 비율,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의 비율 등이 고려 요소가 된다.38)

도시정비법령이 규정하는 도심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다소 추상적이고,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이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지나치게 공학적이어서 그 자체로 정비구역 지정의 공공성을 판단하기엔 부족하다. 결국 실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당해 사
업이 공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공성을 갖추었는지를 사안별로 평가해야 한다.39) 이는 아래 서술할 이유와 결합하여 정비구역 내 

36) 도시정비법(2023. 7. 18. 법률 제1956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도시정비법 시행령(2023. 8. 22. 대통령령 제33677호로 개정된 것) 제7조 
[별표 1]. 모든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을 전제로 한다.

37) 서울특별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2025, 35면. ‘정비가능구역’이란 ‘정비예
정구역의 가능구역’을 지칭하고, 서울시는 정비가능구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 결정절차 없이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정비가능구역이 실질적인 정비예정구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8) 노후도(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일 것), 최소필지(150㎡ 미만 필지 비율이 40% 이상일 것), 저밀이용(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
0% 이상일 것), 신축건축물 비율(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이 15% 미만일 것) 등이 구체적인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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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구역 지정 단계를 직접 다투도록 유도하는 요인이 된다.

2.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불복 수단의 한계

당초 도심재개발 사업에 수용권이 인정된 이유는 사업에 반대하는 자들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
다. 그러나 점차 대토지소유자 또는 개발회사 위주로 도심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도심재개발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용방식의 개발사
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게 되었다. 특히 1인의 대토지소유자만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도심재개발 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을 생략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40) 개발회사로서는 신속한 사업의 시행과 법률상 위험 제거 등을 위해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력한 유인을 받게 된다.41) 개발회사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주작업에 돌입하게 되고, 군소필지 소유자로서도 새로이 건축될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로서 관리처분을 통해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적은 점42) 및 향후 개발회사가 사업시행인가
를 받아 자신의 토지를 수용할 것이라는 걱정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된다.43) 즉, 도심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수용권을 부여하는 사업시행인가보다 훨씬 전의 정비구역의 지정 자체만으로도 구역 내 군소필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지소유권의 상실이 예정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비구역 내에 토지소유권을 지닌 자들 가운데 자신의 토지가 수용당하길 원하지 않
는 자들로서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다툴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44)

행정청의 정비구역 지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구속적 사항을 정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만 서울 사
대문 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정비구역은 매우 오래전인 1973~1983년 사이에 지정되었고, 현재 존재하는 75개 정비구역 가운데 6개 
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2020년 이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취소소송의 제
소기간이 도과되었고,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가능하나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무효 사유가 인정될지는 불분명하다. 더구나 정비구
역의 지정에는 행정청의 폭넓은 계획재량이 인정되므로 이를 고려하면 이미 지정된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무효 사유를 인정하기는 더
욱 어렵다.

다만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계획위원
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다만 해당 규정은 추진위원회가 구
성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비교적 사업 초기의 정비구역이나 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추진위원회가 설립조차 되지 않은 구역
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심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별도의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가 
없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상 해석이 문제 된다.

생각건대 해당 규정의 취지가 정비구역 지정 직후 내지는 장기간 사업이 사실상 진행되지 않은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심재개발 사업에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 직후에는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규정은 도심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장기간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구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할 것은 다른 주택재개발이나 주택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은 당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에 대해 수익적 처분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에 앞선 정비예정구역의 지정만으로도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가능성의 기
대감으로 토지 가액이 상승하기 때문이다.45) 이들 사업에서는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음에도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정

39)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심재개발 사업의 대상 지역은 최근 유사한 목적을 지닌 다른 개발 사업들과 사업대상지 측면에서 경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도심복합개발법상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는 도시정비법상 도심재개발 사업과 유사하다. 다만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사업
은 정비기본계획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경우 재개발 사업과 비교하
여 지구 지정 요건이 다소 느슨하다는 차이는 있다. 다만 이처럼 사업 목적이 유사한 타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 요건은 도시정비법상 도심재개발 
사업의 지구 지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강신은, “도심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 방향”, 『건설법연구』 제12호
(2024. 9.), 14면 참조.

40) 과거 도심재개발이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당시에는 사업시행자 외의 토지등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이에 관한 명시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토부는 이와 같이 1인의 대토지소유자만이 사업을 시행하
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유권해석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1451(2005. 11. 14.) 참조.

41) 이규황,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實在”, 『건설법연구』 제13호(2025. 3.), 48면 참조.
42) 김종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시행자와 사업절차의 특수성”, 『법학논문집』 제31집 제1호(2007. 1.), 688면 참조.
43) 이규황, 앞의 논문, 48면 참조.
44) 다만 사대문 내 대부분의 도심재개발 정비구역은 매우 오래전인 70~80년대에 지정되었고, 이때에는 지정과 동시에 수용에 가까운 토지소유권의 

제한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구역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 수십 년간 사업이 미시행되는 동안 토지소유권자들은 사실상 
평온한 토지소유권 행사가 가능했을 것이다. 다만 외부사업자에 의한 급격한 사업 진행 단계에 접어들어 정비구역 지정 처분을 다툴 유인이 비
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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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역의 해제 문제를 둘러싸고 침익적 처분의 허용성이 다투어지지만, 도심재개발 사업에서는 그와 반대로 정비구역의 지정 자체가 
침익적 처분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처분의 취소⋅무효를 다투기 어려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에서 자신의 토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
비구역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가? 즉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 대한 정비구역의 변경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이는 정비구역의 변경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변경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나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등에 있어 변경지정도 동일하다고 규정하여(도시정비법 제16조 제1
항, 제2항),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도시정비
법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허용하고 있고, 그 구체적 사유 가운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
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6호).

그러나 도시정비법상 위 규정은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에 대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 정도를 마련하는 것에 불과하
고, 정비계획이나 정비구역의 변경을 직접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이 있는 경우에도 수립권자
로서는 입안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정도의 의무만을 부담하고(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이를 반드시 수용해
야 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더구나 정비구역이 이미 지정된 뒤에 이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의 변경을 별도의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따른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

3. 토지소유권의 제한과 사업의 공공성

앞서 살펴보았듯 개발회사 주도의 사업이 일반화되면서 정비구역의 지정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미치는 법적 효과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과거의 도심재개발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면, 오늘날 개발회사가 주도하
는 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통한 수용권 확보를 목표로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업 구조 하에서 정비구역
의 지정은 단순한 개발계획의 수립을 넘어 구역 내 모든 토지를 잠재적인 수용 대상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구제수단은 사업의 전제가 되는 정비구역 지정 자
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무효등확인소송의 높은 입증 책임, 정비구역 해제⋅
변경 요청의 제한적 적용 등으로 인해 현행법상의 구제수단은 충분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와 같은 토지소유권의 제한 효
과가 사업 전체의 공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도심재개발 사업이 현실에서 전개되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특성 중 하나는 군소필지 소유자로서는 사실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
법이 없다는 점이다. 즉, 군소필지 소유자로서는 개발회사의 지주작업에 동의하여 자신의 토지를 넘기거나, 사업에 반대하여 사업시행
인가 이후 수용 등의 수단으로 사업에서 축출되게 된다. 이때 군소필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회사가 주도하는 
도심재개발 사업에 사업시행자로서 함께 참여하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46) 이는 일반적인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 전원이 일단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고, 사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따라 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를 조합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 구조가 과연 헌법상 수용권의 부여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공성을 담보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현대 도심재개발 사업에 요구되는 막대한 초기 자금 조달 능력과 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고려할 때, 외부 개
발회사의 역할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측면이 있다. 이들의 개입 없이는 장기간 방치된 도심의 정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
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외면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현행 토지등소유자 시행 도심재개발 사업은 동의율 요건과 정비사업으로서의 본
질을 통해 수용권 행사를 정당화할 최소한의 공공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이 군소필지 소유자에게 
미치는 잠재적 수용 효과와 이들의 사업 참여 기회 부재는 그 공공성을 다소 모호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수용권이라는 강력한 공권력이 

45) 김종보, “정비구역의 해제와 행정소송”, 도시개발신문, 2011. 6. 17., http://udp.or.kr/g4/bbs/board.php?bo_table=colum02&sca=&sfl=wr_
subject&stx=%C1%A4%BA%F1%B1%B8%BF%AA%C0%C7+%C7%D8%C1%A6%BF%CD+%C7%E0%C1%A4%BC%D2%BC%DB&sop=and&x=8&
y=22 (2025. 8. 15. 확인).

46) 이는 사업수지 측면에서 개발회사는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고 사업에 착수하는 반면 군소필지 소유자는 개발이익의 배분에만 참여하는 모양새가 
되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군소필지 소유자의 사업 참여가 무임승차에 불과하여 개발이익을 분배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규
황, “도심재개발 사업에서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實在”, 『건설법연구』 제13호(2025. 3.), 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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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개발회사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듯한 외관을 완전히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의 헌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정 지분 이하의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이나 공동사

업 참여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군소필지 소유자의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단계
에서 행정청이 사업의 공공성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내실화하고, 특히 개발회사가 사업시
행자인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환수하는 공공기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IV. 결론

도심재개발 사업은 쇠락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며 이는 주택 공급 중심의 정비사업과
는 뚜렷이 구별된다. 그러나 사업 목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 모두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으로서의 본질을 공유하며, 
이러한 사업의 본질 자체가 수용권 행사에 필요한 공공성의 일차적 기반이 된다.

도심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은 사업시행자와 사업기능이라는 두 축을 통해 확보된다.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법률로 정해진 동의율 
요건과 행정청의 사업시행인가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노후⋅불량 건축물을 제거하
고 도심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공익적 활동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오늘날 외부의 개발회사가 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현실은 이러한 도심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 기제에 균열을 야기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이 사실상 수용의 개시와 같은 효과를 낳아 
군소필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지만 현행법상 권리 구제 장치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또한 개발회사가 구역 내 토지 
지분 매입을 통해 동의율 요건을 스스로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이라는 동의율 제도의 본래 취지 또한 
퇴색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제도는 최소한의 헌법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개발회사 주도 사업 모델이 야기하는 공공성의 약화와 토지소
유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는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향후 사업의 헌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소필지 소유자에
게 실질적인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거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행정청이 공공성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반
시설 확충 등으로 환수하는 공공기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투고일 2025. 8. 24. 심사완료일 2025. 9. 4. 게재확정일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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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chanisms for securing public interest i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implemented by landowners

 Go, Junhyeok*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have distinct characteristics that differentiate them from residential redevelopment projects. Owing to the 
complex factors related to the project implementer and its functions, controversies regarding their constitutionality have been raised. The 
core issue is whether the public necessity of these projects, especially when landowners directly implement them and exercise the right of 
eminent domain, aligns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A 2011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ruled that 
implementation by landowners without forming a cooperative is constitutional. However, this ruling was based on the small-scale nature of 
such projects, the existence of supervisory systems, and loss compensation, necessitating a re-examination of modern, developer-led project 
types.

The type of project implementer serves as a major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public interest. When all landowners within a redevelopment 
district jointly implement a project, the high level of public interest in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makes it less likely to be deemed 
unconstitutional. However, when a few large landowners or external developers lead a project, there is a significant concern that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could weaken its public nature. The Urban Improvement Act addresses this issue by using the consent rate requirement. 
Securing project implementation approval requires the consent of at least three-quarters of the landowners and the owners of at least 
one-half of the land area, regardless of the implementer's form. This secures the public interest, which forms the basis for granting the right 
of eminent domain. Furthermore, this approval is deemed as project authorization under the land compensation law, officially confirming the 
project's public nature.

Functionally, urban redevelopment is a rearrangement project that restores deteriorated urban functions and revitalizes commercial districts 
by removing old buildings. This gives such projects a public interest that distinguishes them from private construction projects. Moreover, 
given the concentration of commercial and business functions in downtown areas, constructing buildings for these purposes can align with 
the public interest.

However, the designation of a redevelopment district, a prerequisite for such a project, also restricts the property rights of small parcel 
owners by creating the potential effect of expropriation. Under a developer-led structure, these owners are often excluded from participation 
and face pressure to sell their land. However, effective legal means to challenge the district's designation are lacking, owing to the expiration 
of filing periods for cancellation lawsuits and the difficulty of proof in nullification lawsuits.

In conclusio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secure constitutional legitimacy by exercising the right of eminent domain through consent 
rate requirements and their inherent nature. However, the inadequate protection of small parcel owners' rights in developer-led projects 
dilutes the public interest, highlighting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guaranteeing their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public contributions.

Keywords: Urban redevelopment project, Landowners, Right of eminent domain, Public interest, Consent rate, Redevelopment 
district, Unconstitu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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